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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前 프랑스 국가개혁·간소화 담당 국무장관(2016-2017). 밀라노국제식품박람회 정부 특사(2015), 상하이세계박람회 파리-일 드 

프랑스-파리상공회의소 공동관 관장(2010)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프랑스 에손 주 상원의원으로 프랑스 녹색당 상원 

원내대표를 맡고 있음. 주요 저서로 『Pourquoi pas moi (나라고 안 될 이유가 없지!)』(2014) 가 있음. 

* 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저의 이야기를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처음 한국을 떠났을 

때가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프랑스 가정으로 입양될 때였습니다. 그 이후 마지막으로 제가 한국

을 떠난 것은 프랑스 내각의 국무장관으로서 지난 6년간 여러 차례 한국을 공식 방문한 이후였습니

다. 가장 최근에 한국에 온 건 3개월도 채 안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국가개혁·간소화 담당 국무장

관이었습니다. 그 이후 잘 아시겠지만 프랑스에서는 대선이 진행되었고 내각이 새로이 구성되었습

니다. 상원의원의 자리로 돌아갈 날을 며칠 앞두고 존경하는 원희룡 도지사님의 초청으로 이 자리

에서 전임 장관으로서의 경험에 대해 말씀 드리게 된 것은 크나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께서 정부 내, 지방자치단체, 기업, 사용자들과의 관계 현대화를 위해 3년 

전부터 추진한 ‘간소화의 충격’을 이어가기 위해 지난 2016년 2월 내각에 입문했을 때 이를 두고 

주변에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좋게는 ‘힘내!’부터, 나쁘게는 ‘힘내……’까지. 요

컨대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것이었죠. 자랑하고자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전임자 두 분과 함께 

지난 정부에서 저희는 간소화를 위한 800여 건 이상의 정책들을 추진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정치적인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제가 몸담고 있던 정부에서 시민사회를 

미래의 동반자로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시민사회의 대변자들입니다. 

그렇게 디지털 ‘프로세스’가 도입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종종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질문이

죠. 제 얘기에 미소 짓는 분들께서 계시는데, 저는 진지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경영하

는 회사에서 개발하는 기술, 연구 및 애플리케이션이 결국 우리 미래 사회의 모습을 그리고 수정하

고 완성해냅니다. 여러분들의 어깨에 놓인 책임감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지금 웃으면서 말씀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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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정부를 위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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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진지합니다. 이제 모든 것은 움직임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그랬죠. 하지만 지금 그 움직임은 

가속화되었습니다. 과거에 인간은 50년 후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이 어떻게 바뀔지 어느 정도는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누가 앞으로 10년 후 자신의 일상이 어떻게 바뀔지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닭이냐, 달걀이냐’의 문제로 다시 돌아온다면, 국가개

혁·간소화 담당 국무장관으로서의 경험 덕분에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세상이 ‘취약’

한 것이 아니라 ‘재발견’해 나가야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 또한 

없는 것입니다. 기업체들의 기술과 선택이 우리 일상에 변혁을 가져올 뿐 아니라 정부 조직 다시 

말해 공공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인터넷은 정보의 가속화를 가져왔습니다. 적어도 정보

의 확산에서 그렇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정보 확산의 가속화로 인해 ‘실시간’으로 소위 새로운 

액션이 만들어지고 그 자체가 새로운 정보원이 되는 것 아닐까요? 결국 다시금 ‘닭이냐 달걀이

냐’의 문제로 되돌아옵니다.

이와 같은 시간의 가속화로 인해 우리의 민주주의도 변화하게 됩니다. 이를 탓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신기술의 도입으로 우리의 사회가 변화하였고 무엇보다 시민들인 사용자와 

행정 관청의 관계도 변화하였습니다. 적응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멸을 의미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는 경제적인 의미, 저희에게는 정치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저는 지난 12월 파리에서 ‘열

린 정부 파트너십(OGP: Open Government Partnership)’ 회의를 공동 주최하면서 80여 개의 정부 

및 수백 명의 기업체 대표들을 모시고 다양한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물론 지금

도 저는 웃고 있지만 당시 그 사안들은 진지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상당히 진중한 문제들이었습니

다. 프랑스 대선 기간 동안 우리는 민중을 선동하는 자들과 민주주의의 적들이 신기술을 적극적으

로 활용하는 것을 지난 몇 달간 목격한 바 있습니다. 

  특히 페이크 뉴스라고 부르는 가짜 뉴스는 빛의 속도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상에서 확산되었

습니다. 조금만 경계를 늦춰도 선거의 진정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자체의 훼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새로운 가능성은 고귀한 의미로 우리 사회를 위해 역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파나마 페이퍼스’ 사건을 일례로 들 수 있습니다. 열린 정부 파트너쉽 회의에서 프랑

스가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각 국가들이 디지털 시대에 적응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역설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1년 오바마 대통령의 발의로 발족한 OGP는 디지털의 원칙과 

툴을 활용하여 정부 투명성 증진, 시민권한 부여, 부패 척결을 위해 탄생한 국제기구입니다. OGP는 

회원국 내에서 독립적인 평가를 통해 비전 실천을 위한 행동강령을 채택함으로써 공권력과 시민사

회 간 원활환 소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앞서 강조했듯이 현대시민은 점차 더 민주주의 논의 과정에 일조하고 공공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자 합니다. 이와 같은 욕구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수월해졌습니다. 정보의 공유가 원활해졌고 

시민과 공공기관 주체 간에 새롭고도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증진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저의 임무 중 하나는 신뢰할만하며, 지속가능하면서 효율적인, 그러면서도 공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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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 지나치게 부담을 주지 않는 솔루션을 여러분들의 기업에서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재

생, 투명성, 혁신이라는 요구 조건에 정부가 어떻게 응답했는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의 ‘디

지털 공화국을 위한’ 법률은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정부에서 제출한 법률안에 추가사항들이 덧붙

여졌습니다. 의회 심의를 거치는 2차 협의과정 결과, 새롭게 5개 조항 및 90여 개의 수정사항이 도

출되었습니다. 총 2만 명의 사람들이 본 협의과정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험들은 선

출직 의원들로 대표되는 대의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동시에 직접민주주의의 일부를 수용함으로써 

시민과 그리고 이들이 선출한 대표자들 간의 소통에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

된 만큼 법률안의 정당성은 더욱 더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랑드 정부에서 처음 

시작된 본 제도가 앞으로도 이어지리라 확신합니다. 

프랑스와 같이 규범이 우선시되는 국가에서 이는 특별한 함의를 지닙니다. 규범적 문화에서 영향 

및 평가 중심의 문화로의 이행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향후 몇 년간 간소화를 담당하게 

될 실무진들의 업무가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움직임은 시작되었고 이미 자리

를 잡았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우리는 이와 같은 성공의 이면을 벌써 경험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민들은 우리가 더 신속하게 행동을 취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 또한 없습니다. 유럽 이웃 국가들 중 현대화의 길에 들어선 국가들 역시 동일한 ‘조바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말 독일 방문 시 접견한 독일 측 장관은 평가의 문화로 이행하는 데 

독일의 경우 거의 10년이 걸렸으며 그 과정에서 강한 저항에 부딪힌 바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프랑

스의 경우 이 모든 것이 시작된 지 채 몇 년 안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에너지와 창의성을 보존하고 증폭시켜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이와 같은 변화의 동반

자가 될 것을 제안합니다. 현대화를 21세기 민주주의, 성장, 경쟁력의 지렛대로 삼아 수십억의 이윤

을 창출하고 더욱 더 경쟁력 있는 디지털 정부를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 이 글은 2017년 6월 2일에 진행된 제주포럼 [특별세션 II]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 개방적이고 

유연한 정부를 위한 제안”의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 이어서 프랑스어 발췌문이 계속됩니다.*

Excerpts from Jeju Forum 2017 Special Session II 

Democracy in the Digital Era: Seizing the Initiatives for More Open, Agile Government

Jean-Vincent Placé 
L’ Ancient Secrétaire d'État chargé de la Réforme de l'État et de la Simpl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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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ains d’entre vous connaissent sans doute mon histoire : la première fois que j’ai quitté la 
Corée, c’était, il y a un peu plus de quarante d’ans, pour être adopté par une famille française. 
Mais la dernière fois que j’ai quitté la Corée, après y être revenu à de nombreuses reprises en 
visites officielles ces six dernières années, c’était en tant que ministre du gouvernement français. 
La dernière fois, c’était même il y a un peu moins de trois mois : j’étais alors encore secrétaire 
d’Etat auprès du Premier ministre en charge de la Réforme de l’Etat et de la simplification. Depuis, 

je ne vous apprends rien, il y a eu des élections en France. Et le gouvernement a changé. Aussi, 
avant de retrouver mon siège de sénateur au Palais du Luxembourg dans quelques jours, c’est avec 

un plaisir certain que j’ai accepté votre invitation, Cher Monsieur Won Hee-ryong, pour participer 

à ce prestigieux Forum de Jejum… et vous faire part de mon expérience d’ancien ministre…

Lorsque, début 2016, en février, j’accepte de rentrer au gouvernement pour poursuivre le « choc 
de simplification » voulu trois ans plus tôt par le président François Hollande pour moderniser les 
relations dans notre pays entre l’Etat lui-même, ses collectivités, ses entreprises, et ses usagers, 
que n’ai-je pas entendu! Au mieux : « Bon courage ! » Au pire : « Bon courage » aussi... 
Sous-entendu : « mission impossible ». Eh bien, chers amis, sans me vanter, avec mes deux 
prédécesseurs, se sont finalement plus de 800 mesures de simplification qui ont été lancées sur les 
rails de la modernité durant le quinquennat passé. Cela, l’a été, d’abord, parce qu’il y a eu une 

volonté politique. Mais, ensuite, cela a été rendu possible parce que l’Etat, ou plutôt le 
gouvernement que je représentais, a su reconnaître parmi la société civile – dont vous êtes, chers 
amis, les représentants de qualité – ses futurs partenaires. Par exemple en choisissant certains « 
process » numériques.
Si vous me le permettez, pour appuyer mon propos, j’aimerais vous rappeler, qu’en France, nous 

avons coutume de poser la question suivante: « qui de l’œuf ou de la poule a précédé l’autre 

? » J’en vois certains dans l’assistance qui sourient… Pourtant, je suis très sérieux. Les 
technologies, les recherches et les applications des entreprises que vous dirigez, esquissent, 

modifient, dessinent en effet les contours de nos futures sociétés. Pesez votre responsabilité ! Je 
vous le dis avec le sourire. Mais aussi avec gravité. Aujourd’hui, tout est mouvement. Certes, cela 

a toujours été le cas ! Mais le mouvement c’est accéléré… Autrefois, à l’échelle d’une vie 

humaine, chacun pouvait plus ou moins imaginer à quoi ressemblerait son village dans cinquante an
s… Qui, aujourd’hui, peut imaginer de quoi sera fait son quotidien dans… ne serait-ce que 10 ans? 

Pour en revenir à mon histoire de « l’œuf et de la poule », si je vous dis cela, c’est que mon 

expérience de ministre chargé d’accompagner la modernisation de l’Etat m’a fait réaliser 
combien le monde dans lequel nous évoluons aujourd’hui est devenu… non pas « fragi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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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yons pas peur de l’avenir! -, mais… à « réinventer »! Les technologies, les choix de vos 
entreprises, bouleversent le quotidien des citoyens, donc l’organisation même des états et, par 
conséquent, des politiques publiques! Internet, par exemple, a fait accélérer l’information… A tout 

le moins sa diffusion… A moins que ce ne soit l’accélération de sa diffusion qui n’ait créée - 
provoquée « en temps réel », comme on dit – de nouvelles actions… sources d’informations, 

elles-mêmes nouvelles? Bref, qui de l’œuf ou de la poule…

Cette accélération du temps bouleverse ainsi nos démocraties. Ce n’est pas un reproche ! Mais 

les nouveaux rythmes technologiques ont déjà considérablement bouleversé nos sociétés, ou plutôt 
les rapports entre les usagers – les citoyens – et leurs administrations. Ne pas s’adapter, c’est 

mourir! Economiquement pour vous, politiquement pour nous. Ainsi, en accueillant en décembre 
dernier à Paris, le « 5esommet pour un Partenariat pour un gouvernement ouvert », j’ai eu 

l’honneur, comme co-président de l’évènement, d’inviter chacun des participants–plus de 80 
états et des centaines de représentants d’entreprises -à réfléchir sur tous ces sujets. Là encore, 
je vous le dis avec le sourire. Pourtant, le sujet est sérieux. Très sérieux même! Lors de l’élection 
présidentielle en France, nous avons pu observer ces derniers mois, combien les populistes et autres 
ennemis de la démocratie, savent user des nouvelles technologies et du champ de leurs possibles. 
Je pense ainsi à ce que nous appelons les « Fack news » - ces fausses informations – qui se 
répandent à la vitesse « grand V » sur les réseaux sociaux - et qui – si nous n’y prenons pas 

garde – peuvent chambouler la sincérité d’un scrutin… donc une élection, c’est-à-dire la 
démocratie elle-même! A contrario, ces nouveaux possibles peuvent servir – au sens noble - nos 
sociétés : je pense à l’affaire des « Panama papers ». La présidence française du Sommet a donc 
été l’occasion de montrer – démontrer? - comment – combien! - les pays doivent s’adapter à 
l’ère du numérique. Initié par l’ancien président Barack Obama en 2011, le « Partenariat pour un 
gouvernement ouvert » s’attache ainsi, depuis son origine, à promouvoir la transparence de 
l’action publique, à améliorer la participation citoyenne dans l’élaboration des politiques publiques 
et à combattre la corruption, ceci grâce, notamment, aux principes et aux outils du numérique. Le 
Partenariat contribue ainsi dans chaque pays membre à nourrir le dialogue entre la puissance publique 
et la société civile, grâce à l’élaboration de plans d’action pour mettre cette vision en œuvre, 

sous le contrôle d’une évaluation indépendante.
Comme je vous le disais, je pense que les citoyens souhaitent en effet de plus en plus contribuer 

au débat démocratique et participer ainsi à la construction des décisions publiques. Cette demande, 
comme nous l’avons évoqué, est favorisée par l’évolution des technologies numériques, qui créent 
les conditions d’un plus grand partage des informations, d’interactions nouvelles et plus directes 

entre citoyens et les acteurs de la puissance publ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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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 responsable politique, l’une de mes missions a ainsi été de chercher auprès de vous – 
c’est-à-dire de vos entreprises - des solutions crédibles, durables, efficaces, et qui ne grèvent pas 
les finances publiques. Si vous me le permettez, je voudrais vous présenter une illustration que la 
France a apporté à cette exigence de renouvellement, de transparence et d’innovation. Par 

exemple, la récente loi « pour une République numérique » a fait l’objet d’une consultation en 

amont, et des propositions ont été insérées dans le texte initialement présenté par le gouvernement. 
Lors de l’examen du texte par le Parlement, une seconde consultation a abouti à la rédaction de 
5 nouveaux articles et à plus de 90 modifications. En tout, plus de 20.000 personnes ont participé 
à cette consultation. Pour résumer, je dirais que ces expérimentations contribuent, tout en préservant 
le rôle de la démocratie représentative – c’est-à-dire des élus -, à la renouveler par l’introduction 

d’une dose de démocratie directe en favorisant ainsi le dialogue entre les citoyens et leurs 
représentants. Les citoyens sont demandeurs. Et les textes n’en sont que plus légitimes. C’est la 

raison pour laquelle je suis convaincu que cette pratique nouvelle, qui a été initiée et sous le 
quinquennat Hollande, lui survivra.

Et l’enjeu est de taille dans un pays, comme la France, marqué par la prééminence de la norme 
! Il s’agit en effet tout bonnement de passer d’une culture normative à une culture de l’impact 

et de l’évaluation. Ce sera, je pense, tout le travail des prochains praticiens de la simplification au 
cours des prochaines années. Mais je suis confiant. Le mouvement est engagé, bien engagé. Et, si 
j’en crois la lecture de certains journaux, nous avons même été victimes de notre succès, puisque 
certains de nos concitoyens français auraient souhaité que nous aillions encore plus vite dans notre 
action. Rassurez-vous : les voisins européens de la France, qui se sont également lancés dans des 
chantiers de modernisation, ont connu les mêmes « impatiences ». Par exemple, en Allemagne, où 
je me suis rendu en fin d’année dernière, mon homologue m’a indiqué qu’il aura fallu à son pays 
près de 10 ans et de fortes résistances avant de passer enfin à cette culture de l’évaluation, que 
nous avons commencé à mettre en place ces dernières années.
Mesdames et Messieurs, conservons, voire démultiplions, notre énergie et notre inventivité pour 

accompagner, chacun à notre niveau, ces mutations et faire de la modernisation l’un des leviers 

majeurs des démocraties du XXIe siècle, de la croissance et de la compétitivité, avec des gains de 
plusieurs milliards et des administrations numériques toujours plus performan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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